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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 일본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고령화 현상을 

개념화하고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관련 법제·기구 등 인프라를 정비해 옴. 

●  고령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1994년부터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등 범정부차원의 

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시작 

●  또한 前·後期고령자, 보이지 않는 가족, 老老케어, 유니버설 디자인, 연금라이프 

등과 같은 고령화의 특징적 현상과 경향을 개념화함으로써 고령화 대책의 기본방

향을 가늠케 함. 

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적연

금 등 사회보장제도 역시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음.

● 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고령화 

대책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. 

●  현행 연금제도는 공적연금 비중이 높고 세대간 및 동일 세대내 형평성 문제를 야

기하는 가운데 단카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기를 맞는 2010년대 후반에는 사회

보장비용이 한층 증가할 전망

●  하지만 현재 디플레이션 탈출에 일차적인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연금제도 등 사회

보장제도 개혁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실정

■ 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도 진입하지 않아 일본의 상황과 상당히 다르나 13년 

후(2026년경)에는 일본과 같은 초고령사회에 돌입하게 되므로 선제적 대응이 절

실히 필요 

● 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문제,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, 부동산에 편중된 

개인자산, 은퇴문화 미정립 등 일본과 상황이 판이하게 다름.


